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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도 개 선 과 제 추  진  사  유

◉ 민간투자 상사업 선정 차 개선 

◦사업지정에 앞서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를 의무화 (기

본계획)

․경제성․재무성 분석의 내실화

◦민간제안사업에 한 차 보완 (시행령)

 - 기본설계를 포함 제출, 주무 청 사 검토 차 추가

 - 제안서 내용 보호규정 신설

․민간제안사업의 차를 정부고 

시 사업에 하여 보완  제 안

서 검토를 내실화

◦최 제안자 우 수율 부여 기  등 제안서  평가항목 

 평가기  개발 (PICKO)

․제안서 평가의 객 성 유지

◉ 재정지원의 차  기  명확화

◦재정지원 기 ․ 차․방법, 약 당사자간  험분 

담 기본원칙 등을 포함한 표 약(안) 개발 (PICKO) 

․안정 인 투자여건 조성

◦지자체 민자사업 재원분담원칙 정립(기본계획) ․무분별한 사업추진 방지

◦환차손 보  근거 명시 (시행령) ․환리스크 정부보  명시

◉ 상과정의 경쟁성  투명성 제고

◦ 상 상자는 복수를 원칙 (시행령) ․사업자간의 경쟁을 진

◦주무 청의 상시한 제시 허용 (기본계획) ․ 상의 효율성 제고

◦사업자 모집 시 기본설계․타당성조사 자료 등을 포함 

고시(기본계획)

․다양한 투자정보 제공

◉ 산업기반신용보증기  보증한도

   300→1,000억원 인상(시행령) 

․ 규모 민자사업에 한 보증 

지원 한도 실화

써 상의 Leverage 효과를 높이도록 

하 다. , 산업기반신용보증기 의 신

용보증 최고한도를 300억원 내에서 

1,000억원 이내로 확 하 으며, 과도한 

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에 한 재정

지원 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 근

거를 마련하 다.(아래표 참조)


